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2차  교 육 위 원 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또는 완화 등>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2363호)

▣ 문정복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81호)

2024.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 목 차 】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2



- 1 -

Ⅰ. 제안경위

【정부안】

1. 제 출 자 : 정부

2. 제출연월일 : 2024. 7. 26.

3. 회부연월일 : 2024. 7. 27.

【문정복의원안】

1. 발 의 자 : 문정복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13.

3. 회부연월일 : 2024. 8. 14.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안】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

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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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안】

현행법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는 분양가격

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최근 공사비 상승, 건설 경기 침

체, 미분양 적체 등으로 주택건설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학교용지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사업성을 악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혔으며

20년 이상 유지된 0.8%의 부과 요율과 100가구로 명시된 세대수가 과

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부과 요율 0.8%에서 0.4%로 낮추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여 주택공급 사업 및 정비사업 등에 용이하

게 하고 학교신설이 필요한 지자체의 장에게 학교 신설 및 증축의 경

비 일부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하여 지방교육청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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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토의견

1. 학교용지부담금 제도 및 운용 현황

가. 학교용지부담금 제도 개요

현행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 확보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96년 1월 시행)｣(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을 통해 부과

되고 있음1).

부과 대상은 10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로2)3), 공동주택 분양가의 0.8% 및

단독주택지 분양가의 1.4%를 부과하고 있음4).

1)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 저. (생 략)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단서 생략)

3) 종전에는 토지 또는 공동주택 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2005년 3월 「학교용지확보에관

한특례법」을 개정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4)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

2.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1천분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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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

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5),

학교용지 확보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

회계에서 2분의 1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

하도록 하고 있음6).

한편,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등 일정한 개발사업분의 경우 부담금

부과·징수의 예외를 두고 있고7),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청에 기부채납, 무상공급하거나,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수요가 발

생하지 않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8).

5)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

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이 조에서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는 시ㆍ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

2·3. (생 략)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2～5. (생 략)

6)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③ (생 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ㆍ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

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7)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

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移住用)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 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세

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주택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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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용지부담금 운용 현황

최근 5년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은 2조 1,922억원이며, 지출액은 1조

1,1407억원으로 특별회계 여유재원은 1조 515억원(이전년도 잔액 및

이자 포함시 1조 1,638억원)임.

< 최근 5년간 학교용지부담금 운용 현황 >

(’23년 결산기준, 단위 : 억원)

구분 ’19 ’20 ’21 ’22 ’23 계

징수(A) 3,040 3,608 4,661 2,713 7,900 21,922

지출(B) 2,559 1,836 3,007 1,769 2,236 11,407

잔액
(A-B)

481 1,772 1,654 944 5,664 10,5159)

  * 자료 : 교육부

｢2023년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10)｣에 따르면 역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금액은 5조 6,245억원, 징수금액은 5조 3,913억원(징수율 95.9%)임.

지역별로는 2023년도 기준 경기도 692억원, 대전 233억원, 충남 207억원

순이었으며, 2022년도까지 누계 기준시 경기도 1조 8,924억원, 부산 4,034

억원, 서울 3,929억원 순임.

8) 제5조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9) 이전년도 잔액(이자 포함)까지 포함하여 2023년 12월 31일 기준 학교용지부담금 잔액은 1조 1,638억원임

10) 기획재정부, 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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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

(단위: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주1」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326,328 5,624,574 320,802 5,391,308 5,526 233,266 95.9

2023 7,658 247,455 7,900 221,988 △242 25,467 89.7

2022 6,797 303,134 6,501 271,253 296 31,881 89.5

2021 7,066 487,716 7,196 466,116 △130 21,600 95.6

2020 6,771 375,223 6,580 360,843 191 14,379 96.1

2019 4,718 301,456 4,921 304,041 △203 △2,585 100.9

2018 5,686 393,913 6,101 364,240 △415 29,673 92.5

2017 5,046 332,346 4,388 330,959 658 1,388 99.6

2016 9,538 433,969 9,544 434,859 △6 △890 100.2

2015 4,590 450,540 4,549 452,997 41 △2,456 100.5

2014이전 268,458 2,298,822 263,122 2,184,012 5,336 114,810 95.0

  주) ‘23년 (서울) 소송패소로 환급액 증가, (부산, 대구, 인천등) 분양세대 증감 등으로 차이 발생

* 자료 : 기획재정부, ｢2023년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2024,5.

< 시도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

(단위: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2023년 2022년까지 누계
서울특별시 9,925 392,954

부산광역시 11,467 403,487
대구광역시 3,084 379,795

인천광역시 16,290 391,212
광주광역시 13,624 137,443

대전광역시 23,350 156,605
울산광역시 8,301 116,005

세종특별자치시 362 183,203

경기도 69,277 1,892,471

강원도 12,949 111,468
충청북도 1 97,693
충청남도 20,746 160,502
전라북도 6,792 124,069

전라남도 7,502 111,090
경상북도 6,537 151,543
경상남도 10,089 335,008

제주특별자치도 1,693 24,772

합 계 221,988 5,169,320

* 자료 : 기획재정부, ｢2023년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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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 배경

가. 학령인구 변화와 학교 신증축 현황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인구(초중고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3년도 기준 533만명이며, 통계청의 추계에 따르면 향후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11)

<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 2023.12., 중위추계 기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학교 신설 및 증축12)은 이루어

지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학교 신설(개교) 현황을 살펴보면　총 658

개교로 ‘15년 94개교에서 ‘23년 33개교 등 연도별로 증감을 하고

있으며, 학교 증축은 최근 5년간 329개교에 달하였음.

11) 연도별 학령인구 추계

12) 학교증축의 경우 현행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이 소요되지는 않음.

연도 22 23 24 25 30 40 50 60 70

초등학생 2,701 2,607 2,485 2,344 1,607 1,565 1,530 1,233 934

중학생 1,368 1,364 1,384 1,403 1,154 679 826 706 501

고등학생 1,323 1,364 1,379 1,367 1,326 686 816 739 561

합계 5,392 5,335 5,248 5,114 4,087 2,930 3,172 2,678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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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교육부

< 최근 5년 학교 증축 현황 >
(단위: 개교)

연도 19 20 21 22 23 합계

학교수 55 45 78 81 70 329

  * 자료 : 교육부

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

부담금은 반대급부없이 특정한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조세 외에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금전지급 의무로13), 2022년말 기준 91개 22.4조원

규모로 운용 중임.

최근 정부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2024.3.27.)14) 을

통해 국민체감부담 완화, 기업 경제활동 촉진, 기타 여건변화, 실효성

미흡 등을 이유로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14개 부담금을 감면15)할

계획을 밝히고 있음.

13)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

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

다)를 말한다.

14) 기획재정부,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024. 3.

15) 12개 부담금 감면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24.7.1.부터 시행되었으며, 2개 부담금(개발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률

개정이 필요함,.

< 최근 10년간(2014～2023년) 학교 신설(개교) 현황>
(단위: 개교)

연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합계

학교수 73 94 79   76 57 67 76 64   39 33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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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부담금의 수가 91개에서 69개로 축소되는데, 부담금 경감

규모는 연간 2.0조원 수준(폐지 0.5조원, 감면 1.5조원)으로 ’24년 부담금

계획 9.6조원 대비 약 21% 수준임.

<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2024) >

旣정비 
부담금

16) +

정비안(32개)

=

정비 
부담금폐지 감면 경감 규모

4개 18개 14개 2.0조원 36개

* 자료 : 기획재정부

이 중 학교용지부담금은 면제대상 확대, 부과요율 합리화 등 부담금

조정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17), 해당 부담금 정비방안에 따르면

학교신설 수요가 감소함에도 분양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학교

용지부담금을 폐지(연 3,598억원)하여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분양가 인하

유도 등을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임.

16) 2024.1.16.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한 4개 부담금

17) 기획재정부, ｢부담금제도 개선방안｣, 202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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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의견

가. 학교용지부담금의 폐지 또는 경감(정부안 제1조부터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9조, 제11

조 및 문정복의원안 제2조, 제5조, 제5조의2)

정부안은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함에 따라 동 법의 목적, 정의,

학교용지의 확보등의 내용을 변경하고, 부담금의 부과·징수, 부담금의

산정기준, 부담금등의 강제징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과태

료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정부안 제1조부터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9조, 제11조, 문정복의원안 제2조, 제

5조, 제5조의2).

< 의안별 개요 >

현 행 정부안 문정복의원안
ㄱ ㄱ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요율)

①공동주택 0.8%

②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1.4%

-(부과대상) 100세대 이상

폐지 경감

-(부과요율)

공동주택 0.8%→0.4%

-(부과대상) 1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면제대상) 3년이상 취학인구

감소(임의적→필요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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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안 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

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

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조성 

및 개발--------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

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삭 제>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300세대(제5조제5항제3

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

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

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

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노인복지

법」 제32조에 따

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

는 용도의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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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개발하

거나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

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제4조제4

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시

ㆍ도지사와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

----------------

---. 이 경우 교육

감은 특별시장ㆍ광

역시장ㆍ특별자치

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

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와 비용부

담 등에 대하여 협

의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

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

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

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이주용(移住用)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

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

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

지 아니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부터 다

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ㆍ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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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

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

는 경우

6. 「주택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

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② 공동주택분양자등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

는 공동주택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

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해당 공동주택분양자등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

일로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

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

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

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

는 경우

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

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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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한다.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

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

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

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

정한다.

1.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

2.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

격× 1천분의 14

  <삭  제>

제5조의3(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

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전단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

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

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

하 이 조에서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

다.

  ② 특별회계는 시ㆍ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삭  제>



- 15 -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

2.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

3.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

하는 경비

2.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3.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4.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하거나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시

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

정안전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① 시ㆍ도지사는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과태료) ①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양자료를 기

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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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안은 학교용지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부과

요율을 0.8%에서 0.4%로 낮추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며, 취학인구 감소로 학교신설 수요가 없는 경우 부담금을

필요적으로 면제하도록 함(문정복의원안 제2조, 제5조, 제5조의2).

< 문정복의원안 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

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

-------------------------------

------------------300세대------

-------------------------------

-------------------------------

-------------------------------

-------------------------------

-------------------------------

-----------------.

가. ∼ 저. (생 략) 가. ∼ 저.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④

(생 략)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

하여야 한다.

⑤ ------------------------------

---------------------------------

-면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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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

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1. (현행과 같음)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

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

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출한

시점 이전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

사는 학교의 신설 수요에 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

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

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공유재산으로무상공급하는 경우

3.ㆍ4.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생

략)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현

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

-------------------------.

1. 공동주택: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

가격×1천분의 8

1. -------------------------------

------------4

2.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1천분의 14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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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폐지 또는 경감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부담과 필요성(회계적으로는 부담금 부과·징수와

지출)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부담금 부담(부과·징수)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주택

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 시행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러한 부담금이 폐지될 경우

개발사업 시행의 부담이 완화되고 분양가 인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기대할 수 있음18).

다만, 이러한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실질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산정과정 등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 명확한 입증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19).

부담금 필요성(지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

신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데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학교신설

수요가 그에 명확하게 비례하여 감소하고 있지는 않음.

구체적으로 학생수는 2017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감소하였으나(연평균

1.7%), 학교수는 소폭 증가(0.5%)하였고, 최근 10년간 658개(연간 평균

60여개)의 학교가 신설(개교일 기준)되는 등 여전히 신설 수요가 있는

18)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의 입장문에 따르면, 최근 공사비 상승, 건설경기 침체, 미분양 적체 등으로 주택건

설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및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로 민간 주택공급 저해요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히고 있음.

19) 분양가 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부담금만큼을 분양가에 전가하지 않는지 여부), 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수분

양자인 국민의 부담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완화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19 -

상황임20).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의 폐지 또는 완화 여부는 이러한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담 및 필요성 측면에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됨21).

다만,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담 정도는 사회변화에 따라 유동적이었음.

①부과요율(공동주택 기준)은 0.8%에서 2005년 0.4%로 완화되었다가

2009년 0.8%로 다시 이상되었고 ②부과대상 세대수도 당초 300세대 이상

에서 2005년 100세대 이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음.

20) < 최근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추이 >
(단위: 만명, 교, 학급,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학생 수 583 570 556 544 535 532 527 △1.7

학교 수 16,213 16,357 16,380 16,478 16,611 16,636 16,749 0.5

주) 교육재정교부금 지원 기준
자료: 교육부

21) 최근 5년간 학교용지 매입경비(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사업 외의 경우도 포함) 중 학교용지부담금의

비율은 25% 수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이 폐지(또는 경감)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른 재원(주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5년간 시도별 학교용지 매입경비 중 학교용지부담금 비율 >
(단위 : 억원, %)

* 자료 : 교육부

구분 무상공급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 교육청재원 계

금액 19,784 9,260 4,583 2,769 36,396

(비율) 54.4 25.4 12.6 7.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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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산정기준 연혁 >

구분
제정

(1996.1.29.)
2000.1.28. 2005.3.24 2009.5.28.~ 현행

부

과

요

율

공동주택 - 1천분의 8 1천분의 4 1천분의 8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1천분의 15 1천분의 7 1천분의 14

세대수 300세대 300세대 100세대 100세대

부과대상 분양받는 자 분양받는 자
분양하는 자22)

(개발사업시행자)

분양하는 자

(개발사업시행자)

비 고
부과요율

기준 신설

국민부담

경감 사유

학교용지 매입 비용 충당

개발사업시행자 책임 강화

주1) 부과요율은 분양가격 대비 비율임

자료 : 법령정보시스템 및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이상과 같이 2005년에 부과대상 세대수를 확대, 2009년에 부과요율을

인상한 이후 상당기간 부담금 산정기준이 유지되어 왔고, 학교신설 수요

등도 상대적으로 변화된 사회적 상황 등에 비추어, 부담금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부담의 정도, 학교용지 매입비용 충당, 개발사업시행자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문정복의원안의 경우 공동주택에 대한 부과요율만 현행의

50% 수준으로 경감하고 있는데, 종래 개정연혁에 따르면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에 대한 부과요율도 상응하여 각각 1.5%(00년)에서

0.7%(05년), 1.4%(09년)으로 동일한 비율로 증감을 하였다는 점에서

이도 상응하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23).

22) 당초 특례법 시행시(96년) 분양받는자로 규정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2005년에 분양하는 자(개발사업

시행자)로 부담금 부과대상이 변경되었음.

23)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대부분은 공동주택이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는 극히 일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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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용지 확보 및 증축의 경우 경비 부담(정부안 제4조,

제6조 및 문정복의원안 제6조)

개정안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또는 경감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등의

경우 경비 부담을 변경하고 있음.

정부안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이 폐지됨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소요경비는 전액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변경됨(안 제4

조 및 제6조).

반면, 문정복의원안에 따르면 학교용지 확보의 경우 현행과 같고,

증축의 경우에도 확보와 같이 시도 일반회계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

회계에서 1/2을 부담하도록 변경하도록 함(안 제6조).

< 의안별 개요 >

현 행 정부안 문정복의원안
ㄱ ㄱ

학교용지

확보시

비용부담

시도 일반회계 및 학교

용지부담금특별회계 1/2

+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1/2

시도 교육비특별

회계

현행과 같음

학교

증축시

비용부담

‘증축’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부담 가능

- 확보와 동일하게 규정

(시도 일반회계 및 학교

용지부담금특별회계 1/2

+ 시도교육비특별회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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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안 및 문정복의원안 조문대비표 >

현      행 정부안 문정복의원안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 ③ (생  략)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

의 부담) ①∼⑧(현행과 같음)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ㆍ

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에 드는 경비는 시ㆍ도의 일반

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

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④ -------------

----------------

-------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서 부담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ㆍ도

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

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

산에 계상하여 시ㆍ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6조(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

① (생 략)

  <삭  제> 제6조(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는 제4조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5조의4에 따

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서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증축 경비는 학교용지부

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

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

----------------------------

----------------------------

----------------------------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

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ㆍ

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후단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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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시․도가 학교용지를 매입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 일반회계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1/2, 시도 교육비특별

회계에서 1/2을 부담하도록 함(시․도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절반).

시․도가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기 위한 재원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이 있으며24),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학교용지 매입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함.

단, 실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운용현황을 보면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거의 없고 대부분 학교용지부담금을 그 수입으로 운용되고

있음25).

24) 실제로는 시도 일반회계에서는 부담하지 않고 대부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함

25)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운용현황 (단위 : 억원)

21년 22년 23년

계 4,763 2,906 2,229

학교용지부담금 4,706 2,906 2,229

일반회계전입금 56

<신 설> <신 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ㆍ도

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

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

산에 계상하여 시ㆍ도교육감의

전출요청이 있는 때로부터 다

음 회계연도 내 시ㆍ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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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은 이러한 운용실태를 반영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할 경우

시·도가 학교용지 확보에 드는 경비의 1/2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반면, 문정복의원안은 학교용지부담금을 경감하면서, 학교용지 확보시

경비부담은 현행과 같이 유지함.

또한, 학교용지법은 예외적으로 ‘학교용지의 확보’ 외에 ‘기존 학교의

증축’에 대해서 부담금의 사용용도를 넓히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기존학교 증축비를 지원한 사례

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임26).

이는 학교용지의 확보와 달리 증축에 대해서 시·도와 시·도 교육청

간의 경비 분담비율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27), 학교용지특

별회계의 운영권자인 시도지사와 교육감간 협의가 실제로 용이하지

않음에 따른 것임.

이에 문정복의원안은 ‘기존 학교의 증축’에 대해서도 현행 학교용지

확보와 같이 시․도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여

26) 2005년, 증축에 대해서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용지법이 개정되었으나, '23.3.15.에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용지부담금에서 120억원을 확보해 11개 시·군 기존 학교 16곳에 증축 공사비용을 지원한 것이 학교용지

부담금특별회계에서 기존 학교 증축비를 지원한 첫 사례임.

27)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③ (생 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ㆍ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

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제6조(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 ① (생 략)

② 시ㆍ도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증축 경비는 학교용

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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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증축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최근 5년간 학교증축 현황 및 소요 비용(전체 학교증축 비용으로

개발사업을 전제로 하는 경우는 이 중 일부임)을 살펴보면, 329개교를

증축하는데 약 3조원이 소요되었으며 대부분(2조 4,410억원)을 교육청

에서 부담하였고 일반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

하고 있지는 않음.

< 최근 5년간 학교증축 현황 및 소요 예산>

(단위 : 개교, 억원)

연도 증축학교
소요 예산 

교육청 사업자 국고 지방비 합계

19 55 2,867 734 3,656

20 45 2,619 774 134 3,438

21 78 7,353 823 103 8,254

22 81 6,053 939 273 7,346

23 70 5,518 1,778 7,366

합계 329 24,410 5,048 273 237 30,060

주 : 개발사업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 전체 학교증축 소요 예산임

자료 : 교육부

학교용지법에서 학교용지 확보 외에 기존 학교의 증축에 대해서도

부담금 사용용도를 넓히고 있음에도 분담비율등이 명확하지 않아 실

제 지출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문정

복의원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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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교 신설뿐 아니라 증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학교

용지부담금 부과·징수가 지출보다 많아 잔액이 발생28)하고 있음에도

증축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음.

다. 부칙(정부안 부칙 제1조에서 제5조, 문정복의원안)

28) 최근 5년간 1조 515억원

구분 부 칙

정부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용지 확보 관련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시

ㆍ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제4조제4항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부터

예탁받은 자금 등으로 조성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며, 부칙

제4조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ㆍ채무

를 학교용지확보기금이 승계한 경우에는 학교용지확보기금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잔액이 소진되기 전까지는 학교용지부담

금특별회계의 잔액에서 2분의 1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

의 1을 각각 부담한다. 다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잔액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제3조(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분양공고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된 개발사업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산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제5조, 제5

조의2 및 제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4의 개정규정

에 따라 폐지되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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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은 현행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함에 따라 기존 학교용지부담

금특별회계 잔액을 학교용지 확보관련 경비부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경과조치(①개정법 시행전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에

대해서 부과·징수 등 경과조치 ②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승계한 학

교용지확보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③개정법 시행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29).

문정복의원안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완화함에 따라 시행일을 규정

하고 있는데, 부과요율 및 세대수 등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례 등을 두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29) 또한, 정부안에 따르면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함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출 제출일 소관 상임위원회 주요 내용

부담금관리기본법
(2373)

정부 2024.7.30 기획재정위원회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제도

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임(별표)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본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부터 

예탁받은 자금 등으로 조성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다)에 속

하는 재산 및 채권ㆍ채무는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날에 교육감이 설치ㆍ운용하는 학교용지확보기금이 이를 승

계한다. 다만,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에서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

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종전의 제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문정복

의원안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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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계부처 및 기관 의견

개정안과 관련하여 시ㆍ도 교육청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시·도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법률안 개정은 신중히 검토(또는 일부수정)할 필

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의견]

◦ 교육부 : 정부안 찬성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신설 수요도 감소하는 반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

금을 지속 부과하고 있어 부담금 부과의 타당성이 약화되는 실정으로, 민간 경제활

동을 위축시키고 분양받는 국민에게 부담금의 전가될 수 있으므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필요

- 2030년 개교 예정 학교까지 기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여유재원(23년말 기준

1.2조원)을 활용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부담금 폐지후에

는 학교용지 확보소요 부족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시 반영할 예정임

◦ 대구, 인천, 경기, 충남, 전북 교육청

- 학교 신설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부담금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일괄

폐지보다는 합리적인 개편을 통해 부담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교육

재정 악화 등에 대비하여 학교 신·증설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서울, 부산, 광주, 세종, 경남 교육청

- 학령인구 감소에도 학교 신증축 수요는 지속되고 있으며,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

업 이익에 따른 원인자부담 성격으로 현행과 같이 유지됨이 타당함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시 지방교육재정 부담 증가로 교육투자가 악화될 수 있으며,

적시에 필요한 시설확충이 되지 못할 경우 학생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으므로

현행 유지 필요

◦ 시·도 일반자치단체

- (울산) 학교용지 조성·개발 비용을 시도지사에게 부담하게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

- (인천, 경기, 전북, 경남) 시·도지사와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 협의시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29 -

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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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

□ (정비대상) 91개 부담금 중 총 32개

    * 旣정비(1.16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제출) 추진 중인 4개 부담금 포함시 36개

부처 폐지(18개) 감면(14개)

기재부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

교육부 ▪학교용지부담금 -

외교부 ▪출국납부금 ▪국제교류기여금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 -

문체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출국납부금

산업부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농식품부 - ▪농지보전부담금

환경부
▪수질개선부담금

▪수익자부담금(댐건설법)

▪폐기물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고용부 - ▪장애인 고용부담금

국토부
▪원인자부담금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개발부담금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시설부담금(산업단지) ▪시설부담금(물류단지)

해수부
▪수산자원조성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방제분담금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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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별 정비안

구분 기준 비고

국민 체감 

부담 완화

국민들이 그간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인하 

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 폐지·감면

8개 

부담금

기업 경제활동 

촉진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요금·가격 등을 통해 

국민에 부담이 전가되는 부담금 폐지·감면

11개 

부담금

기타 여건 변화,

실효성 미흡 등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인한 정책목적 달성, 

부과 실효성·실적 미흡 등으로 부과 타당성이 낮은 부담금

8개 

부담금

< 국민 체감 부담 완화 >

부담금명

(‘24년 계획)
정비방안

경감액(억원)

(연간 환산*)
기대효과

산업부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32,028억원)

단계적 요율 인하

(3.7→1년차3.2→2년차2.7%)

1년차△4,328
2년차△8,656

연 62만원(뿌리업종), 

8,000원(4인 가구) 경감

외교부출국납부금(410억원) 폐지 △410 출국당 30,000원 경감

(12세 미만 자녀 

2명이 있는 부부)
문체부출국납부금(4,006억원)

납부액 인하(1→0.7만원) 및 

면제대상 확대(2→12세 미만)
△1,344

문체부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294억원)
폐지 △294

영화 1회 관람시 

약 500원 경감

(관람료 15,000원 기준)

외교부국제교류기여금(696억원)
복수여권(△3천원)

단수·여행증명서(면제)
△145

복수여권 발급시 

3,000원 경감

산업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17,524억원)

1년 한시 LNG 부담금 

30% 수준 인하
△1,516

연 6,160원 경감

(4인 가구, ‘23년 월평균 

도시가스 사용량 기준)

국토부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348억원)

3년 한시 부과요율 

50% 인하
△174

연 600원 경감

(차량 1대 기준)

해수부수산자원조성금(8억원) 폐지 △8 영세 어민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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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경제활동 촉진 >

부담금명

(‘24년 계획)
정비방안

경감액(억원)

(연간 환산*)
기대효과

교육부학교용지부담금(3,598억원) 폐지 △3,598
건설경기 활성화 및 

분양가 인하 유도국토부개발부담금(4,756억원)
‘24년 한시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3,082

환경부환경개선부담금

(1,516억원)

영세 자영업자 소유 

경유차 50% 인하
△133

부담 형평성을 

감안하여 영세 

기업의 부담 완화

환경부폐기물처분부담금

(1,561억원)

중소기업 감면기준 매출액 

확대(600→1,000억원)
△11

산업부특정물질 제조·수입부담금

(21억원)

제2종 특정물질

(HFC 가스) 요율 인하

(0.00074→0.0005%)

△6

해수부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53억원)
폐지 △53

농식품부농지보전부담금

(13,773억원)

非 농업진흥지역 

부과요율 인하

(개별공시지가 30→20%)

△3,540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뒷받침
산림청대체산림자원조성비

(2,286억원)

면제대상 확대 등

(국가산단, 물류단지 등)
△155

고용부장애인고용부담금

(8,437억원)

연계고용 감면 한도 상향

(납부액의 60→90%), 

표준사업장 규제 완화

(지주회사 계열사, 의료업 등)

△529
기타 정책목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업 부담 완화
환경부폐기물부담금(2,003억원) 부과대상에서 껌 제외 △31

해수부방제분담금(293억원)
부과요율 인하(내항선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
△31

* ‘24년 징수계획을 기준으로 정비에 따른 경감액을 연 단위로 환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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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여건 변화, 실효성 미흡 등 >

부담금명

(‘24년 계획)

경감액(억원)

(연간 환산*)
폐지 사유

기재부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153억원)
△153 당초 부담금 부과목적 달성

환경부수질개선부담금(158억원) △63

지하수이용부담금과 

부과목적·사용용도가 유사

* 지자체 수입분(60%)은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

산업부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2,400억원)
-

부담금 성격 미부합

* 민간사업자간 계약에 따라 징수

문체부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29억원) △29
부담금 성격 미부합

문체부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

국토부도로법 원인자부담금(20백만원) △0.2

부과실적 미흡, 

부과 실효성 낮음

국토부시설부담금(산업단지)(89백만원) △0.9

국토부시설부담금(물류단지)(-) -

국토부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44백만원) △0.4

행안부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7백만원)
△0.1

해수부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부과실적 없음환경부댐건설법 수익자부담금(-) -

산업부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

* ‘24년 징수계획을 기준으로 정비에 따른 경감액을 연 단위로 환산한 금액


